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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민영화의 흐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영화는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민영화 반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와 비보건의료 분야에서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한 학술문헌들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 질문과 선정기준에 부합한 학술문헌은 27 편이었다.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14 편,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5 편, 혼재된 영향을 밝혀낸 연구는 

8편이었다. 보건의료 민영화는 대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가 건강 상태와 의료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가 많았다.   

비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학술문헌은 100 편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57 편은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나머지 43 편의 문헌에는 물, 복지, 

교육, 교도소, 전기, 에너지, 주택 등의 부문에서 민영화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민영화의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불평등과 삶의 질, 인권의 측면에서 민영화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연구 결론 

그동안 주로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민영화의 긍정적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진 

것은 신자유주의적 지식 생산 체제로부터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앞으로 사람 중심 관점에서 

민영화가 건강불평등과 삶의 질,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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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ince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ame to power last year, the trend of privatization 

has been getting stronger. Privatization jeopardizes the lives of citizens by weakening 

the publicness of essential social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public opinion 

against privat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academic ground fo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privatization. 

Methods 

This study selected and reviewed literatures that analyzed the results of privatization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and non-health care using the ‘scoping review’ method.  

Result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there were 27 literatures that met the research questions 

and selection criteria. There were 14 studies confirming the negative impact of 

privatization, 5 studies reporting positive effects, and 8 studies identifying mixed 

effects.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has usually been shown to limit access to care for 

low-income patients and worsen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There were many 

studies conducted focusing on economic efficiency rather than the effect of 

privatization on health conditions and quality of care.  

In the non-health care field, 100 studies were sele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f these, 57 were studies that analyzed economic efficiency or 

productivity. The remaining 43 literatures included the results of privatization in the 

fields of water, welfare, education, prisons, electricity, energy, and housing. Unlike 

the health care field, studies reporting positive results of privatization occupied a 

relatively larger proportion.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on 

inequality,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Conclusions 

The fact that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ositive impact of privatization, 

mainly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may be the result of the neoliberal research 

regim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active research to analyze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health inequality,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from a 

people-center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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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표 

윤석열 정부의 출범(2020.5.10)과 함께 민영화의 흐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0 대 국정과제>(5.3)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통해 노골적으로 친기업적, 

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에너지(전기, 가스 등), 철도,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여러 

공적 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09)에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감축과 

함께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매각 여부에 한정된 의미로 민영화를 국한하며,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는 다양한 정의가 가능한 개념으로서, 

시장개방이나 민간투자, 민간위탁 등의 방식 역시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공적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민영화라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위장된 

민영화(privatization by stealth)’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폐업, 매각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식의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은 제시된 바 없다. 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에 소극적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노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적 제도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키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보건의료 이용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그에 따른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민영화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해졌지만, 그 실체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폭넓게 공유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보인다. 지난 199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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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 위기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국정운영 기조로 자리잡은 

이후 줄곧 민영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인식(불친절한 서비스, 낙후된 시설, 비효율, 관료주의, 복지부동, 무능, 도덕적 

해이, 낮은 경쟁력 등)을 조장하고 확산함으로써 민영화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공공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민영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지 여론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비롯해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맥락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민영화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의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 속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반대 여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 영역이 민영화되어 시장 원리에 지배되고 이윤 추구에 

매몰될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어떠한 고통과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민영화 반대 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영화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민영화 반대의 

타당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영화 비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부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민영화 

연구결과를 고찰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의 포괄적 개념 정의에 따라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정책과 사업 유형들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한 가운데 각 유형별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선행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전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형태의 민영화 

시도들이 실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영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3 

 

정책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제고와 함께 민영화 반대 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효율화, 합리화와 같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논리의 타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윤리적, 규범적, 담론적 

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에, 에너지, 교통,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는 민영화 저지 투쟁들을 통합,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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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론적 고찰 

(1) 민영화 개념의 정의와 특성 

민영화는 학술적으로 볼 때 상당히 모호한(fuzzy) 개념이다. 여러 학술문헌에서 각기 다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를 이해하는 데 여러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민영화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된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우선 어떤 정의를 선택하든 민영화 개념은 ‘공적(public)’, ‘사적(private)’이라는 이 두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적 부문(public sector)에서 사적 부문(private 

sector)으로 자산과 서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이전(transfer)되는 것을 뜻한다. 보다 

넓게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일체의 기능과 역할의 이전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민영화란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경계를 넘는 과정(boundary crossing 

process)’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개념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민간 부문을 시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학 

분야에서는 사적인 것을 사적 생활과 연결하고 공적인 것을 사적인 생활의 외부 세계와 

연결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사적 생활은 높은 친밀도(closeness), 공적 

생활은 높은 개방도(openness)의 의미가 강하다(Starr, 1982).  

물론 오늘날 민영화와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공공, 민간의 개념적 이해는 경제학적 관점에 

가깝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사이에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일한 

경계선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다. 즉,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기관과 자산, 서비스 이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민영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경계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각 국가와 사회, 시대의 맥락 속에서 저마다 다르게 규정돼 왔다.  

민영화(privatization)의 유래는 오래됐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민영화는 1970 년대 출현한 신자유주의 사상(Neoliberal ideas)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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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돼 있다. 시장의 자유와 국가개입의 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론이자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년간 보건의료 영역을 비롯하여 공공 서비스 분야의 정책 결정 전반에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끼쳐 왔다.  

밀튼 프리드먼(M.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Hayek) 등이 적극 설파한 

신자유주의는 1973 년 쿠데타로 집권한 피노체트 군부 정권에서 ‘시카고 보이즈(시카고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칠레 유학생들)’를 등용하며 국가 정책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79 년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M. Thatcher) 총리와 1981 년 

집권한 미국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R. Reagan) 대통령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1989년부터 사용된 용어로, 워싱턴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가 

당시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에 구제금융 등의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감세와 긴축 재정, 규제 완화, 공공부문 민영화, 외환시장 개방, 무역 자유화 

등이 포함된다. 한국도 지난 1997 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 전력, 

통신, 철도 등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이데올로기가 주입, 확산된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오늘날 민영화에서 

‘민간’은 사실상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공적 가치가 아니라 사적 주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 자산과 서비스를 민간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유화(私有化)’ 또는 ‘사영화(私營化)’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시장 논리와 메커니즘이 해당 공공 영역으로 

이식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영화의 가장 넓은 개념 정의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공공)의 역할(의존도)을 

축소하거나 민간(시장)의 역할(의존도)을 증대하는 모든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실에서 벌어지는 민영화의 양상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민영화, ‘경성/연성’ 민영화 

등의 여러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회성 사건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지속되는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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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자 흐름이라고 하는 민영화의 기본 특성에서 비롯된 용법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정도(degree)’의 차이,  즉 ‘연속체(continuum)’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Maarse, 

2006). 민영화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개념화할 경우 공공과 

민간 사이의 회색 지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진화적 특성도 간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속체로서 민영화를 이해하게 되면, 민영화가 온건한(moderate) 형태에서 급진적(radical) 

형태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영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고, 

또 (아직 민간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인) 공공 부문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민영화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 국내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민영화를 공공병원 매각이나 

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좁게 규정하는 정부의 프레임을 해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연속체 개념이면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는 

일체의 시도이자 과정으로 이해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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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화의 유형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민영화 이론가인 에마뉴엘 사바스(E. S. Savas)는 민영화란 근본적으로 

재정적 또는 관리적 조치 그 이상이며, 사회의 민간 기관과 정부의 역할과 관계에 관한 철학적 

입장이라고 보았다(Savas, 2000). 이때 사회의 주요 민간 기관은 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발적 비영리 단체(시민사회)와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그는 민영화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사회의 민간 기관의 역할을 늘리는 

행위”라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한 가운데 다양한 민영화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고). 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포괄적 의미로 민영화를 규정하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사바스의 민영화 유형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1> 민영화의 분류체계 (출처: E. S. Savas, 2000) 

민영화의 유형 

위임  

(Delegation) 

 

•계약(Contract) 

•공공-민간 경쟁(Public-Private competition) 

•프랜차이즈(Franchise)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교부금, 저금리 대출(loan), 세금 우대(favored tax status), 

보조금(Grant) 등 

•바우처(Voucher) 

•의무화(Mandate) 

처분  

(Divestment) 

 

•매각(Sale) 

•무상 양도(Free transfer) 

•청산(Liquidation) 

대체  

(Displacement) 

 

•불이행(Default) 

•철수(Withdrawl) 

•봉사활동(Voluntary Ac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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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Delegation) 

위임은 정부가 책임과 감독을 유지하지만 서비스 계약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민간 부문을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분(partial)’ 민영화라고도 불리는 위임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민영화 이전과 차이는 없다. 즉, 실제 

생산(공급) 활동은 민간 부문에 위임하되 해당 기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임에 해당하는 수단으로는 계약, 민관 경쟁, 프랜차이즈, 민관 파트너십, 

보조금(교부금 또는 바우처), 의무화 등이 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조직과 

계약(contract)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적 기능을 민영화할 수 있다. 이를 ‘경쟁 

위탁(competitive sourcing)’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민영화로 볼 수 

있다. 계약의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인데, 서비스 구매에는 직접 서비스(예: 폐기물 수거, 

도로 보수, 거리 청소), 지원 서비스(예: 데이터 처리, 대출 처리, 시설 유지·관리), 제 3 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예: 가족 상담, 취업 교육, 노인 주간보호)가 포함된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 

역시 위임으로서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은 항상 주인-대리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대리인(민간)이 주인(정부)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계약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에서 계약의 핵심 목표는 경쟁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 조직이 민간 

업체와 계약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 또는 

‘공공-민간 경쟁(public-private competition)’이라고 부른다.  또한, 정부가 사기업에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대개 독점권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 한다. 공공 서비스의 판매권을 획득한 사기업은 정부에 수수료 

등의 반대급부를 지불한다. 프랜차이즈는 ‘양도(concession)’와 ‘임대(lease)’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양도란 전파, 영공, 거리, 지하 공간,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공공 영역의 

사용권을 방송사, 항공사, 버스·택시 회사, 기타 사기업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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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차인이 정부 소유의 자산(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하여 영리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 두 개념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대개 자본 집약적이고 수명이 긴 

인프라의 경우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을 조합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민간 기업이 

장기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임대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또한 교부금, 

저금리 대출, 세금 우대, 기타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위임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에 민간이 그 일을 하도록 주선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수급자에게 ‘바우처(Voucher)’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교부금처럼 생산자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 정부는 민간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Mandate)’할 수 있다. 미국에서 민간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대신 민간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당장은 조세 부담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민간 기업이 상품,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② 처분(Divestment) 

처분은 정부가 책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적 자산과 공적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위임과 달리 

일회성 사건에 해당한다. 국영기업이 많은 국가에서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는 주로 

매각을 의미한다. 처분은 ‘매각(Sale)’과 ‘무상 양도(Free transfer)’, ‘청산(Liquidation)’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매각을 통한 처분은 단일 구매자에게 직접 공기업(또는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또는 주식 발행을 통한 매각과 경영자, 직원, 사용자(고객) 등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처분은 반드시 공기업과 공적 자산을 매각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직원, 사용자, 고객, 일반 대중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은 폐쇄하고 청산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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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될 수 있다. 지난 2014 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 바로 처분으로서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대표적 국내 보건의료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대체(Displacement) 

대체는 민간 부문이 성장하여 정부 활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 앞의 두 가지 방법과 달리, 대체는 정부 활동이 점차 민간부문에 의해 대체되는, 보다 

수동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를 두고 ‘소모(attrition)’에 의한 민영화 

혹은 ‘은밀한(stealth)’ 민영화라고도 한다.  대체는 쉽게 볼 수 있는 과정이면서 비교적 약한 

정치적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대체에 해당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이 정부의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부문이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인식하여 충족시키는 경우를 

‘불이행(Default)’에 의한 대체라고 한다. 이 역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에 

덜 의존하고 민간 부문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와 사설경찰을 그러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의도적인 ‘철수(Withdrawal)’를 통해 공공 기관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민간 부문이 해당 분야로 확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소멸(extinction)’에 

의한 민영화라고도 한다. 정부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보조금을 줄이거나, 

후원자와 자선가로부터 더 많은 기금을 모금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철수는 종종 불이행과 

함께 진행된다. 영국 의료체계에서 NHS 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감소하면서 의료 질이 악화되자 

서서히 민간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 철수는 정부와 민간 부문 공급자 

간의 조정이나 비공식적 협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공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려는 

기능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할 때 발생한다. 정부가 기존 서비스에서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이 실망감과 불신이 큰 경우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가 ‘봉사 활동(Voluntary Action)’을 장려하는 경우도 대체로서의 민영화로 볼 수 있다. 

고속도로 구간과 공원 청소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프로그램이 그러한 예다. 정부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자발적 봉사단을 형성하여 공원 청소와 유지 관리를 

비롯해 제설 작업, 쓰레기 수거, 순찰 등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끝으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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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Deregulation)’를 통해 민간 부문이 정부 독점에 도전하고 나아가 독점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넓은 의미로 민영화를 이해할 경우 현실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들이 민영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유형별로 민영화의 강도와 

범위, 속도, 영향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동기와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체로서의 민영화 정책의 경우 위임, 처분과 달리 일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민영화 문제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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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구성 

이 연구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한 학술 문헌 가운데 

부정적 효과를 밝힌 연구들만 고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긍정, 

부정과 상관없이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기존 학술문헌 모두를 고찰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민영화는 물, 에너지, 철도,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지만,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결과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와 그 밖에 나머지 분야들을 아우르는 비보건의료 분야로 나눠 민영화 결과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 1: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과 <분석 1: 비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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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틀 

이 연구는 여러 문헌고찰 방법 가운데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법을 활용한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은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또는 새로운 문헌을 식별하고 종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문헌고찰을 실시하기 전에 그 

목적, 방법, 결과보고 등에 대해 사전에 정의하는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진(5 명)은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대상 논문을 추출할 방법, 연구대상 포함/배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기본 틀은 ‘Joanna 

Briggs Institute(JBI)’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5 단계로 진행된다(Joanna Briggs 

Institute, 2014).  

1 단계는 ‘연구질문 도출(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단계로, 연구목적과 연구질문을 

연계하고 명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2 단계는 ‘문헌 검색(identifying relevant studies)’ 단계로 

실현가능성과 연구의 깊이 등에 있어 포괄적인 균형을 맞춰 검색하는 단계이다. 3 단계는 

‘문헌 선정(study selection)’ 단계로 설정한 검색을 통해 추출된 문헌들을 포함하거나 

배제할지 선택하는 단계이다. 4 단계는 ‘자료 도출(presenting the data)’ 단계로, 표 또는 서술 

형태로 자료를 기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5 단계는 ‘정리와 해석(collating the results)’ 

단계로 연구결과의 의미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각 분석의 연구방법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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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1: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  

 

2.1. 연구 방법 

(1) 1 단계: 연구질문 도출 

주제범위 문헌고찰에서는 연구질문을 도출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 권장되는 편이다(Arksey & O’Malley, 2005). 이는 광의의 정의가 관련된 

연구의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며, 그 범위는 연구 과정을 통해 점차 좁혀가도록 

한다. 이 연구는 민영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민영화 반대의 

타당성을 높이고 민영화 비판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연구 질문은 ‘민영화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로 설정하고, 연구 과정을 통해 범위를 점차 좁혀가도록 했다. 

(2) 2 단계: 문헌 검색 

연구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의 검색기준, 검색할 데이터베이스, 

검색전략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관심집단이나 기한을 한정하지 않았다. 검색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국문 검색용과 영문 

검색용을 구분하여 지정하였다. 국문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교육학기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선정하였다. 영문 검색용은 ‘Web of 

Science’, ‘Pubmed’, ‘Scopu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민영화와 관련된 용어(민영화, 사영화, 사유화, Privatiz*, Privatis*, Private)와 

보건의료와 관련된 용어(보건, 의료, 건강, health, medical, hospital)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검색어는 불리언 연산자 ‘AND’로 연결하여 검색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 

검색일은 2023 년 8 월 9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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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단계: 문헌 선정 

2 단계에서 설정한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문헌들은 중복 문헌을 제거한 이후 엑셀(Excel)로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문헌들은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선정/배제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쳐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표 2> 참고).  

 

<표 2> 보건의료 부문 민영화 연구에 대한 문헌 선정/ 배제 기준 

선정 기준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효과(긍정, 부정)를 확인한 문헌 

배제 기준 •원문확인이 어려운 문헌 

•연구유형이 비경험적 연구(논평, 성명서, 언론기사, 체계적 

문헌고찰, 주제범위 문헌고찰 등)인 경우 

•보건의료 민영화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 

•원문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문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며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 전문을 

확인 후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2 차 선별과정에서 문헌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자료원과 분석 방법으로 수행한 연구를 타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논문 1 편이 발견돼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7 편의 문헌이 선정되었고, 선정 과정과 각 단계에서 적용된 

선택/배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문헌의 수는 ‘문헌선택 흐름도(PRISMA flow chart)’에 

제시하였다(<그림 1> 참고). 

(4) 4 단계: 자료 추출 

분석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쳤다. 먼저 최종적으로 선정한 연구를 

사전에 정한 정보 추출 양식에 맞추어 연구자 3 인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정보 

추출 양식은 연구의 전반적 동향(연도, 연구목적, 자료원, 분석방법, 연구대상), 민영화 

배경(대상국가, 분석시기, 사건, 재원 혹은 후원주체), 민영화 결과(부문, 정의, 주체, 민영화의 

결과, 권고와 제언)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1 차 정보 추출을 완료한 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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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추출 결과를 교환하여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추출 자료를 

확정하였다.  

(5) 5 단계: 결과 정리와 해석 

연구자 3 인이 추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다음, 연구진 전원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고찰하였다. 

 

<그림 1> <분석 1> 문헌선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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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결과 

(1)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 

최종 선정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출판 연도와 연구대상 국가, 

연구방법, 연구 재원을 목록화하여 살펴보았다(<표 3> 참고). 먼저 출판 연도의 경우 1980 년 

이전 문헌은 1 편도 선정되지 않았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도 각 1 편의 문헌만 

선정되었는데, 1987 년에 출판된 논문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선정 문헌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에 10 편(37.0%), 2010 년대에 11 편(40.7%)으로 선정 문헌 수가 크게 늘어났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이 1980 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도입이 활발하였을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드물었다. 반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쇠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2010 년대에 

가장 많은 문헌이 선정되었다.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는 총 12 개 국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였는데,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12 편(4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스웨덴,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2 편이었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1 편의 문헌에서 다뤄졌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까닭은 영어로 작성된 문헌을 선정 기준으로 한 관계로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탈락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문헌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구분하였다. 각종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 분석을 시도한 양적 연구가 21 편(7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관계자 면담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수행된 질적 연구는 4 편(14.8%)에 

불과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는 2 편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독립성, 신뢰성을 가늠하기 위해 연구 수행과 논문 출판 과정에서 연구비 

후원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 재원 정보를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정부를 포함한 (준)공공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논문이 9 편(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비영리 민간 단체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문헌이 8 편(29.6%)이었다. 영리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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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받은 문헌은 없었지만, 명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문헌이 10 편 

(37.0%)에 해당하였다. 

 

 <표 3> <분석 1>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 (N=27)  

변수 범주 N (%) 

문헌 출판연도 ~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 

0 (0.0) 

1 (3.7) 

1 (3.7) 

10 (37.0) 

11 (40.7) 

4 (14.8) 

연구대상 국가 미국 

중국 

스웨덴 

독일 

크로아티아 

말레이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개국 

파키스탄 

캐나다 

한국 

튀르키예 

폴란드 

영국 

12 (44.4) 

2 (7.4) 

2 (7.4) 

2 (7.4) 

1 (3.7) 

1 (3.7) 

1 (3.7) 

1 (3.7) 

1 (3.7) 

1 (3.7) 

1 (3.7) 

1 (3.7) 

1 (3.7)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21 (77.8) 

4 (14.8) 

2 (7.4) 

연구 재원 (준)공공 기관 

비영리 민간 단체 

영리 기관 

정보 없음 

9 (33.3) 

8 (29.6) 

0 (0.0) 

1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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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제 범위 특성 

최종 선정된 문헌(<표 4>)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에는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의 이전(위탁)이 많았다. 이밖에 병원 내 

비의료서비스의 외주화, 공공-민간 협력 방식에 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민영화 

방식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었다. 민영화의 결과로 살펴본 변수로는 병원 경영의 

효율성이나 환자의 비용부담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 그리고 병원 

직원의 노동 여건의 변화 등이 주로 포함되었다. 반면 민영화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연구([A8, A27])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였다. 선정된 문헌들을 주요 연구 결과 또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환자의 의료이용(비용부담, 접근성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학술문헌들로 총 4 편이 포함되었다([A1, A2, A14, A24]). 가장 이른 시기(1987)에 출판된 

Schlesinger 등의 연구[A1] 결과를 보면, 1980 년대 미국에서 공공병원들이 민영화된 이후 

무보험 환자나 메디케이드 환자 등 수익성이 적은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Desai 등[A2]의 연구에서는 공공병원 민영화가 기존에 제공하던 ‘미보상 

진료(uncompensated car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때 영리/비영리 병원으로의 전환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3 개 주, 

캘리포니아(1980~1995), 플로리다(1981~1996), 텍사스(1988~1997) 지역에서 민영화된 

공공병원 52 개를 민영화되지 않은 156 개의 공공병원(대조 집단)과 민영화 발생 전후 3 년 

또는 6 년 간 미보상 진료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된 병원이 제공하는 

미보상 진료는 민영화 이전과 이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민영화되지 않은 병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영화가 전반적으로 미보상 진료 수준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한편 비영리 형태로 민영화된 병원은 대체로 미보상 진료 수준이 유지된 반면, 영리 형태로 

민영화된 병원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A24])에서는 공공병원 소유권의 민간 이전이 하이테크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7~2013 년을 분석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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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 기간 동안 급성기 진료병원 492 개 중 104 개(21%)가 민간병원으로 전환되었다. 

분석 결과, 민영화된 병원은 하이테크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로, 한국에서의 공공병원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A14])가 있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용한 한국 정부는 

공공병원을 책무성 결여와 무능, 나태 등으로 낙인 찍으며 지방의료원 34 개 중 9 개 병원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실제 3 개 지방의료원에서 경영권만 넘기는 민간위탁(준민영화)이 

이뤄졌다. 연구진은 1993~2000년 시기 동안 병원 연간성과보고서와 병원 노동자 163명과의 

면담 조사를 토대로 준민영화 병원의 성과를 비민영화 병원과 비교하여 준민영화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실질임금은 동결 또는 감소된 

반면, 입원환자 1 인당 병원 수입은 대폭 증가하였다. 즉, 준민영화는 경영효율성을 

높이기보다 환자의 재정 부담 증가(병원 수입 증가)와 병원 종사자에 대한 보상 축소(운영비 

감소)를 통해 이익 극대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민영화가 노동 조건에 미친 영향 

민영화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최종 

선정된 문헌 가운데 가장 많은 수로 확인되었다([A7, A9, A10, A13, A16, A19, A20, A23, 

A26]). 미국을 배경으로 연구를 수행한 Peoples 등([A7])은 1999 년 자료를 활용해 민영화가 

공공보건의료 부문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낮은 고용기회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는 공공부문 보건의료제공자들의 낮은 임금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조가입 노동자들의 낮은 고용가능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A9])에서는 스웨덴의 급성기 병원 두 곳에서 민영화 이후 직원들의 업무관련 

태도와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민영화의 효과가 서로 다른 직급의 직원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해당 병원은 1994 년 공기업화 되었다가 1999 년 12 월에 

민간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영화된 병원의 민영화 1년 전(1998 년 가을)과 민영화 2 년 후(2001 년 겨울, 2002 년 봄)의 

업무관련 태도, 부담을 민영화되지 않은 병원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민영화의 업무 태도와 

긴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조직적 헌신은 민영화된 병원에서는 비슷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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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에서는 증가하였다. 민영화된 병원의 직원들의 신체건강이상은 줄어들었으나, 

공공병원은 그대로였다. 직급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민영화된 병원의 높은 직급(의사)은 

업무관련 태도나 긴장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공공병원 의사는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신체건강이상 보고가 늘었다. 간호조무사(assistant nurse)와 같은 낮은 직급에서는 

민영화된 병원과 공공병원에서 모두 주요한 변화가 없었는데, 민영화된 병원에서는 

신체건강이상이 감소했고, 공공병원에서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 증가했다. 

1990~2001 년 간 미국 6 개 병원 노동조합원 23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과 

민간 병원 간 저숙련 노동자들(세탁, 유지, 급식, 청소 서비스)의 노동환경에 대한 업무 인식을 

비교한 연구([A10])에서는, 민간병원이나 개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공공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이들일수록 직무 보상이 더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화가 감독, 

업무 스트레스, 자율성 또는 기회 등 인력관리를 위해 우수한 경영 방법을 도입한다는 견해를 

반박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 연구([A13])에서는 민영화(외주화)가 병원 청소부와 

식사 보조원 등 가장 소외된 병원 종사자의 현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시기는 2007~2009년으로, 2003 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남서부 

모든 병원은 연방정부의 재정 삭감의 여파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외주 계약을 맺고 일자리가 

민영화하였다. 이 연구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2008 년 밴쿠버 아일랜드 병원에서 부적절한 

원내 청소로 인해 발생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 소독제를 과도하게 희석하여 사용함으로써 

64명의 환자가 감염되고 8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민간기업이 충분한 청소 인력과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환자 감염의 주요원인으로 밝혔다.  

연구 결과, 외주화는 인력 부족,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량, 업무강도 증가, 초과 근무, 

대체인력 부재, 업무 중 부상 위험 증가, 높은 이직율, 교육 부족 등을 통해 해당 노동자 업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서두르다 보면 (병실 청소를 마치지 못할 

경우) 취약한 환자들에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증가하였다. 환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지원 

인력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 못해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고강도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이직율, 퇴사율이 높아지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은 더 악화됐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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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효과적인 감염 관리에 필수적이며 감독직에 의 한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의 질을 

향상될 수 있는데, 감독직의 이직율도 높아서 병원 지원 업무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였다. 

식사보조원에게는 해당 업무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직원 부족을 

메꾸기 위해 훈련 받지 않은 직원을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환자와 다른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하이먼시 정부는 2002 년에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 개 향촌 

보건소(health centers)를 모두 민간 부문에 매각하였다. Huang 등이 민영화가 보건소 직원의 

고용 유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A16]), 민영화 3 년 후 향촌 보건소에 상당한 규모의 

직원 감소(직원 39.7 명→27.5 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 년부터 2009 년까지 

보건소의 총 급여는 29% 감소한 반면 정규직 직원과 간호사 수는 40% 이상 감소하였다. 

반면, 민영화되지 않은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2002년 의료민영화가 추진됐던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4 개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9 년에 ‘민영화 인식 척도(NPPS, Nurses’ Privatization Perception Scale)’를 

조사한 연구([A19])가 있었는데, 조사 결과 ‘민영화 일반’과 ‘보건의료 민영화’, ‘간호서비스 

민영화’ 모두에서 간호사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병원의 민영화가 직원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A20, A23, A26])이 

있었다. 먼저 Heimeshoff 등([A20])은 1996~2008년 시기 동안 독일에서 민영화된 병원 

493개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병원 민영화가 5 개 군의 직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 이후 고용 감소는 전체 민영화와 영리 민영화 부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민영화의 경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부문 민영화 후 가장 큰 고용 감소는 비임상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리부문은 민영화 이후 임상 직업군 중 간호사와 기타 

임상직원에서도 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민영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민영화에 따른 고용 감소와 의료의 질 저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방식으로의 민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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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국유 병원 1 개의 민영화가 의료인력의 고용형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A23])가 수행된 바 있다. 분석 결과, 원내 8개 과 가운데 거의 모든 진료과(7 개)에서 

의료인력이 감소했다. 총 의료인력은 민영화 전에 비해 23.08명, 의료보조 인력은 38.72명 

감소했다. 의료인력보다 보조의료인력의 감축이 더 컸다. 연구진은 민영화 이후 전체 

의료인력과 보조의료인력이 이전에 비해 76.64% 감소한 반면 병원 수익은 13%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료인력의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해석했다 

Ramamonjiarivelo 등([A26])은 미국에서의 공공병원 민영화(영리 민영화와 비영리 

민영화)가 간호사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는 정규간호사와 총 

간호사 인력의 감소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간호사는 

영리 민영화일 때 7% 감소로 비영리 민영화 (5%)보다 감소 폭이 컸다. 전체 간호사 인력의 

수는 영리 민영화에서 7%, 비영리 민영화에서 4% 각각 감소하였다.  

③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병원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A15, A18, A22, A25]). Tiemann 과 Schreyogg 은 1996~2008년 동안 독일에서 

이루어진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병원 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A15]). 

독일은 공공, 민간 영리, 민간 비영리라는 세 가지 유형의 병원 소유가 공존해 왔는데, 해당 

시기에 의료비 증가와 공공의료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방 정부들에서 공공병원을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전체 민간 영리병원 

수는 164 개(44%) 증가해 병상 기준 시장 점유율이 6%에서 18%로 상승하였다. 반면 민간 

비영리 병원의 시장점유율은 38%에서 36%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부 민간 

비영리병원도 민간 영리병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공공병원에서 민간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2.9~4.9%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영리병원이 민간 비영리병원보다 더 높은 효율성의 증가를 보였다. 

민영화 이후 4 년의 기간을 추적했을 때도 효율성 향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의 질(원내 사망률 지표)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연구진은 효율성 달성은 의사와 

행정 직원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직원들을 감축하고 소모품 비용을 줄임으로써 가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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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한편 민간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에서 의사와 행정 인력만 감축되지 않은 이유로는 

의사가 대개 최고경영진의 일부로 경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의사 해고를 피하는 것이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전략이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Villa 와 Kane은 1994~2003 년 시기 동안 미국 3 개 주에서 일어난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A18]). 1980~1990 년대 미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기구(HMO)의 성장 속에서 민간 보험과 공적보험 환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공공병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주정부는 비용절감 수단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연구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민영화 

담론이 공공병원의 민영화 근거로 활용되었으나,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병원 민영화의 효과를 수익성, 생산성과 효율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는 

3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공공병원의 민영화 이전 3 년 평균값과 이후 3년 평균값(6 년 

동안)의 변화를 대조군 병원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된 병원에서 수익은 증가했지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성은 

감소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무보험자가 증가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의 증가율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영화된 병원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유료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반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서비스(재활, 정신건강, 약물남용, HIV/AIDS 치료, 응급의료, 환자교육 등) 제공을 줄였다. 

연구진은 대개 입원기간 단축을 효율성 향상의 지표로 간주하지만 제공되는 진료의 질이 유지 

또는 개선되거나 급성기 치료 이후 조기퇴원 환자를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영화로 인한 서비스 가용성에 대한 영향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편 1997~2013 년 동안 미국에서 이뤄진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한 연구([A22])에서는 경영 지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CATO(유동자산회전율), FATO(고정자산회전율), 점유율, 점유병상당 

FTE(정규직) 직원, 조정된 환자 일당 근무시간, 생산성(점유병상당 정규직 사례혼합조정 

입원) 등을 결과변수로 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가하였다.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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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O, FATO 와 양의 상관관계, 즉 유동·고정 자산 회전율을 높이고, 점유병상당 FTE 

직원과는 음의 상관관계(=직원 감소)를 보여 효율성 증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병원의 민영화 이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불자 혼합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A25]). 미국에서 

병원의 재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이러한 지불자 구성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공공병원 492 개 가운데 민영화된 병원은 104 개(21%)였는데, 이 중 

75 개(72%)는 비영리(NFP) 병원으로, 29 개(28%)는 영리(FP) 병원으로 민영화되었다.  

공공병원의 민영화에 따라 지불자 혼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불자 혼합(메디케어)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불자(메디케이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석 결과, 병원 민영화 이후 메디케어 지불자 구성은 증가하였다. 

FP 민영화는 ‘45%→57%’, NFP 민영화는 ‘49%→51%’로 각각 증가하였다. 반면 메디케이드 

지불자는 FP 민영화에서는 ‘25% →19%’로 감소하였고, NPF 민영화에서는 변화가 

없었다(20%). 즉, 공공병원의 민영화는 이처럼 메디케어와 민간보험 가입자와 같이 수익성이 

더 높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함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무보험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④ 보건의료 제도·체계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보건의료 제도, 체계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확인되었다([A6, A17, A27]). 

Babar 등은 1994 년 말레이시아의 약품 유통 채널인 ‘General Medical Store’의 민영화가 

이후 다양한 항감염제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A6]). 말레이시아에서는 조달과 보관, 

유통 등의 의약품 제공 체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다가 1994 년에 그 권한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다. 연구 결과, 일부 가격이 감소한 의약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약품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자주 처방되고 사용되는 베타 락탐 항생제 계열(특히 페니실린)과 

항진균성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등에서 가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자유시장에서의 약품 가격 통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투명한 가격 책정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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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웨덴에서는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접근성과 반응성을 향상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들이 의료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민간 일차의료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2009년)을 시행하였다. Beckman 과 Anell 은 이러한 개혁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는 민영화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개혁 이후 개인의 보건의료 이용 변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A17]). 분석 결과, 개혁 이후 모든 집단에 있어서 

일차의료기관(GP)에 방문한 사람들의 수와 1 인당 방문 횟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64 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해당하는 이들에게서 더 크게 

보건의료 이용이 증가하여 접근성 향상의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은 지난 2012 년 NHS 개혁을 통해 공중보건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면서 민간 영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차의료서비스를 외주화하였다. Goodair 와 

Reeves 는 2013~2020 년 기간 동안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외주화가 치료가능 사망률과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A27]). 분석 결과, 민간영리 부문에 대한 외주화가 연간 

1%p 증가하면 치료가능 사망률이 연간 0.38% 증가하거나 다음해 인구 10만명 당 0.29 명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인구집단의 

더 나쁜 건강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연구진은 민간부문 영리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더 늘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제언한다.  

⑤ 일차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일차의료 또는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에서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확인되었다([A3, A4, A5, A8, A11, A12, A21]). Keane 등은 미국에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 

민영화가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s)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역보건부 국장 347 명과의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A3]). 연구 대상이 된 민영화는 이전에 

지역보건부가 직접 수행한 서비스나 새로운 서비스 수행을 계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먼저 50%에서 해당 부서의 핵심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또 

다른 38%는 핵심기능 수행을 방해한다고 믿거나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민영화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41%가 행정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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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인력 수준에 대한 민영화 영향에 있어서는 조사자의 

3 분의 2 에서 직원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했으며, 5 분의 1 은 인력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민영화가 지역 보건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59%가 민영화가 부서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공공기관, 기업, 재단 관계자들이 호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영화의 부정적 결과로 36%가 서비스 제공 능력의 통제력 상실을 

보고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1993 년 일차의료 분야를 민영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Hebrang 

등은 1997~2000 년 기간 동안 이러한 민영화가 일차의료(PHC)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A5]). 연구 결과, 민영화된 의료기관은 환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시 진료와 후속 진료 예약, 전화방문 예약, 

근무 시간 외 전화상담 제공이 증가하였다. 민영화 초기 단계에 의사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민영화가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민영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진료의 질과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중국에서 보건의료 민영화가 농촌 여성의 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A4]). 중국은 1980 년대 초반 농촌 지역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하며 재원조달 측면에서 의료민영화를 단행했다. 1994~1996 년 동안 

원난성 농촌지역 여성 1,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재정 책임이 하위 정부와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양되면서 기본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졌고, 이는 

곧 가난한 지역의 자원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모자보건과 기타 재생산건강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과와 지역내 10 명의 고용주가 파트너십을 맺고 건강위험에 관한 노동자 

인식개선, 행태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작업환경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Wellness at 

Work(WAW)’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Goetzel 등은 민영화의 일종인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수행된 이러한 작업장 건강증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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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하였다([A8]). 구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직원들의 

건강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고강도 작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점진적 

효과를 중간 강도의 작업장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2 개의 위험요인 중 8 개 지표(고콜레스테롤, 적은 신체활동/운동, 흡연, 높은 

스트레스, 안 좋은 정서적 건강, 낮은 안전 행동, 폭음)가 개선되었고, 2 개 지표(비만, 

고혈압)는 악화되었다. 고강도 프로그램 참여자에서는 12 개의 위험요인 중 8 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지만, 중간 강도에서는 3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그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고콜레스테롤에서 있어서는 오히려 중간 강도 

참여자들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1994~2009 년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개국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보건의료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A11]). 연구 결과, 민간부문의 참여는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의 향상과 빈부 간, 도시 농촌 간 격차 감소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부문 참여와 보건시스템 성과의 개선 사이의 긍정적 연관성은 

1 인당 소득과 산모 교육을 포함한 혼란 변수를 통제할 때 더 뚜렷이 나타났다.  

또 다른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로, Galvin 등은 미국에서 지난 2011~2012 년 

새롭게 도입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인 ‘PM(Project Learn MORE)’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A21]). 해당 서비스는 간단한 치매 진단 방법을 교육받은 ‘Area Agencies 

on Aging(AAA, 지역사회 노인 지원하는 공공 혹은 비영리 기관)’ 현장 직원들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발견하면 알츠하이머 협회에 의뢰하여 개인화된 상담, 

교육, 지지 서비스,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PLM 참여자 244 명과 일반 서비스 

참여자(대조군) 간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 결과의 개입 전후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의 지식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제공자도 

지식이 향상되었고, 환자와 자신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찾는 능력이 개선되었다. 반면 가족 

돌봄제공자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PLM 이후 부담(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 다른 관계, 건강, 프라이버시 등)이 더 커졌다. 연구진은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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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사례 감지를 개선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파키스탄에서 2003~2009 년 기간 동안 재생산건강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사례 

연구 방식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A12]). 파키스탄은 1998 년 핵실험 결과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심각한 외환 위기에 빠짐에 따라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키스탄 보건의료의 민영화는 양질의 포괄적인 

재생산건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껏해야 질이 좋지 않은 제한된 

범위의 재생산건강서비스를 일부 인구집단에 제공했으며, 특히 여성의 건강과 생존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국가의 관리하에 시민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보건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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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1> 문헌의 주요 연구결과 요약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A1 Schlesinger, et al 

(1987) 

미국 병원 진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민영화의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이 낮은 

환자(무보험, 메디케이드)의 

입원을 억제함. 도시 지역 

병원들은 저수익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전원함으로써 입원을 

제한함 

A2 Desai, et al (2000)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지역에서 

민영화된 병원의 민영화 

전후 미보상진료 비교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병원이 제공하는 

미보상 진료는 민영화 전후 모두 

비민영화 병원보다 적었음. 

비영리로 민영화된 병원은 

대체로 미보상 진료 수준이 

유지된 반면, 영리로 민영화된 

병원은 감소했음 

A3 Keane, et al (2002) 미국  지역 보건부의 필수 

공공보건서비스가 

민영화된 결과 분석 

질적 연구 

(면담조사) 

핵심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응답이 38%, 행정 관리 

소요시간이 증가되었다는 

응답이 41%, 1/5 에서 인력 

감소를 경험함. 36%에서 서비스 

제공의 통제력 상실을 보고함. 

A4 Kaufman & Jing 

(2002) 

중국 의료 민영화가 지역정부 

재정부담과 시골 지역 

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재정 책임이 하위 정부와 서비스 

사용자에게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짐. 모자 

보건과 기타 재생산 

건강서비스에서 여성 재생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5 Hebrang, et al 

(2003) 

크로아티아 민영화가 일차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질적 연구 민영화된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더 

나은 성과를 보임 

A6 Babar, et al (2004) 말레이시아 1994 년 의약품 

유통체계의 민영화가 

항생제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대부분의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상용되는 일부 

항생제 가격이 상당히 증가함 

A7 Peoples & Wang 

(2007) 

미국 민영화와 공공 

보건의료부문의 저임금, 

낮은 고용기회와의 

상관성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는 공공부문 보건의료 

제공자들의 저임금, 노조가입 

노동자들의 낮은 고용 가능성과 

상관성을 보임 

A8 Goetzel, et al 

(2009) 

미국 PPP 방식의 작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양적 연구 12 개 건강위험 지표들 중 8 가지 

항목(고콜레스테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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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건강위험에 

미친 영향 분석 

신체활동/운동, 흡연, 스트레스, 

정신적 불건강, 낮은 안전 행동, 

폭음)에서 개선됨  

A9 Falkenberg, et al 

(2009) 

스웨덴 급성기 병원의 민영화가 

직원들의 업무 태도, 

건강에게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조직적 헌신은 민영화된 

병원에서 유사했고, 

공공병원에서는 증가함. 

민영화된 병원에서 직원들의 

신체건강 이상은 감소한 반면 

공공병원에서는 동일함 

A10 Zullo & Ness 

(2009) 

미국 민영화된 시스템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업무인식 분석  

양적 연구 민간 위탁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은 직무보상이 적다고 

인식함 

A11 Yoong, et al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4 개 국가 

민간 의료 부문의 참여가 

아동 호흡기질환 치료,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간부문의 참여는 전반적인 

접근성 향상, 빈부격차, 도농 

격차 감소와 긍정적 상관관계 

보임 

A12 Ravindran (2010) 파키스탄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가 

재생산건강서비스 

접근성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 분석 

질적 연구 보건부의 민영화는 양질의 

포괄적인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특히 여성에서 

건강과 생존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미침 

A13 Zuberi & 

Ptashnick (2011) 

캐나다 병원서비스 외주화가 

비의료종사자(청소부, 

조리원)의 노동 업무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질적 연구 외주화는 특히 인력부족과 

교육부족에서 노동자 업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고강도 노동 수행. 퇴사율 증가, 

감독직 이직율 증가 등으로 

교육과 훈련 부족해짐.  감염 

위험 증가, 미훈련 직원 업무 

배치로 환자, 직원의 건강, 

안전에 위험 초래함 

A14 Oh, et al (2011) 한국 공공병원의 

준민영화(위탁)의 영향 

분석 

혼합 연구 병원종사자들의 업무부담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실질임금은 동결 또는 감소됨. 

입원환자 1 인당 병원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환자의 재정적 

부담은 증가함 

A15 Tiemann & 

Schreyogg (2012) 

독일 민영화가 병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공공병원에서 민간 

영리병원으로 전환 시 2.9~4.9% 

효율성 증가함. 민간 영리병원이 

민간 비영리병원보다 더 높은 

효율성 증가를 보임. 직원 감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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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비용 감소로 효율성을 

달성함 

A16 Huang, et al 

(2013) 

중국 민영화가 마을 보건소 

직원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혼합 연구 민영화 3 년 후 보건소 직원 

인원이 감소함(39.7 명에서 

27.5 명). 민영화된 보건소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한 반면 

비민영화된 보건소에서는 

감소하지 않음 

A17 Beckman & Anell 

(2013) 

스웨덴 민영화 방식의 일차의료 

개혁 이후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 변화 분석 

양적 연구 모든 하위그룹에 있어서 GP 

방문한 개인의 수와 1 인당 GP 

방문 횟수 모두 증가함. 남녀 

모두 64 세 이상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들에서 더 

크게 보건의료 이용이 증가함 

A18 Villa & Kane 

(2013) 

미국 수익성, 생산성과 

효율성,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측면에서 병원 

민영화의 효과 분석 

양적 연구 병원 운영 이익은 증가했지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접근성은 

감소함. 무보험자 증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율 급감함 

A19 Seren & Yildirim 

(2013) 

튀르키예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간호사의 인식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부정적임. 사회보장청, 복지부 

소속 병원 간호사들이 대학병원 

간호사에 비해 민영화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음 

A20 Heimeshoff, et al 

(2014) 

독일 다양한 유형의 병원 

민영화가 직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 이후 고용감소가 전체 

민영화와 영리 민영화 부문에만 

나타남. 비영리 민영화의 경우 

차이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영리부문 민영화 후 가장 

큰 고용 감소는 비임상 직원에서 

발생함 

A21 Galvin, et al 

(2014) 

미국 조기 치매 발견과 

포괄적인 케어 협의가 

돌봄대상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건강 결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돌봄대상자의 지식 증가, 우울 

감소함. 가족 돌봄제공자의 

지식과 돌봄대상자를 위한 

지원제도 식별 능력은 증가함. 

반면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시간 부족, 관계, 건강, 

프라이버시 등)과 우울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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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Ramamonjiarivelo, 

et al (2016) 

미국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경영 효율성/생산성은 증가함. 

민영화는 유동 및 고정 자산 

회전율을 높임. 병상당 직원 

감소와 효율성 증가의 상관성 

나타남 

A23 Romanowska & 

Kowalik (2020) 

폴란드 1 개 병원에서 민영화가 

의료인력의 고용형태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병원 내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의료인력이 감소함. 

의료인력보다 의료보조 인력의 

감축이 더 컸음 

A24 Ramamonjiar, et al 

(2021) 

미국 공공병원의 소유권 

전환이 하이테크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병원은 하이테크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남 

A25 Ramamonjiar, et al 

(2021) 

미국 공공병원 민영화가 

지불자 혼합(Payer-

Mix)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재정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 미침. 수익성이 높은 지불자 

혼합(메디케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은 

지불자(메디케이드)는 감소함. 

영리형태로의 민영화 이후 

총입원일수가 크게 감소함. 

비영리 민영화는 메디케어 

입원일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총입원일수에는 변화 없음 

A26 Ramamonjiar, et al 

(2021) 

미국 공공병원 민영화가 

간호사 인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는 정규간호사(RN), 총 

간호사 직원의 감소와 관련됨. 

RN 은 영리 민영화(7%)가 

비영리 민영화(5%)보다 더 크게 

감소함  

A27 Goodair & Reeves 

(2022) 

영국 민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외주화 지출이 

치료가능한 사망률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간영리부문에 대한 외주화가 

연간 1% 증가하면 치료가능 

사망률이 연간 0.38% 

증가하거나 다음 연도 인구 

10 만명 당 0.29 명 사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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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보건의료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공공병원의 민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5> 참고). 공공병원 민영화의 경우 소유권이나 경영권의 이전, 또는 영리, 

비영리기관으로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대체로 서비스 가격의 상승과 환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영화는 인력 감소, 노동강도 심화, 임금 감소, 

업무 교육의 질적 저하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다. 반면 민영화로 인해 병원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많았다. 수익성 낮은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의약품 제공 체계의 민영화는 약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민영화 

되면 의료이용횟수 증가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 증상도 심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민영화는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민영화는 

건강증진사업, 재생산 건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표 5> 범주별 문헌 목록 

범주 문헌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 A1, A2, A14, A2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민영화가 노동 조건에 미친 

영향 

A7, A9, A10, A13, A16, A19, A20, 

A23, A26 

공공병원의 민영화가 효율성에 미친 영향 A15, A18, A22, A25 

보건의료 제도·체계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A6, A17, A27 

일차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A3, A4, A5, A8 A11, A12, 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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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찰 

이 연구에서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보건의료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질문과 

선정기준에 부합한 학술문헌은 총 27 편이었다. 국내 문헌도 검색 대상이었지만, 최종 선정 

문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 민영화 사건을 분석한, 국제저널에 출판된 연구가 1 편 

포함되었다. 연구마다 사용하는 민영화의 정의, 대상, 분석방법, 그리고 국가와 시기 등이 

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범주에 따라 연구들을 분류하여 각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민영화의 반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들 간의 차이에도 불문하고 보건의료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 

살펴봤을 때, 부정적 결과로 확인된 연구가 14 편으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5 편,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함께 나타난 연구는 8 편이었다. 최종 선정된 문헌에서 

보건의료 민영화의 긍정적 영향을 밝혀낸 연구들은 대개 병원이나 보건부 등의 재정 효율성이 

향상된 결과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개 환자의 비용 부담 상승, 수익성이 낮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한, 병원 종사자의 노동 

조건 악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대가로 얻어진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민영화의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또 다른 범주의 학술문헌들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건강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대개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맡아서 수행했을 때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이 

연구들만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보건의료 민영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크로아티아와 같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였던 동구권 유럽 국가들에서 이뤄진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경우는 그 특수한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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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환자의 의료이용 측면과 노동조건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정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이윤 증가를 목표로 수행된 민영화는 

대개 저소득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이들의 건강에 불이익을 끼치고 건강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공공병원의 민영화는 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청소, 식사 등 비의료 종사자의 

노동조건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의료 인력의 감축은 의료의 질 감소로, 그리고 

청소 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교육은 원내 감염 위험성 증가 등을 통해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민영화 방식의 제도 개편 역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는 영어로 출판된 문헌만을 선정한 탓에 비영어권에서 출판된 학술문헌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만 최종 선정된 문헌에서 연구대상이 된 국가의 분포를 보면, 

물론 미국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스웨덴, 독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비영어권의 여러 국가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결과를 가늠하는 데 일정한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또 다른 함의로는, 보건의료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연구 재원의 출처를 밝힌 

문헌들 가운데 민간 영리 기관의 후원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었지만, 이는 관련 학계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건강과 보건의료이용에 미치는 결과보다는 재정 효율성의 개선 측면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여전히 민영화의 효과성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보편적 건강권 보장의 관점에서 민영화가 건강 상태와 

의료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3. 분석 2: 비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  

 

3.1. 연구 방법 

(1) 1 단계: 연구질문 도출 

<분석 2>는 <분석 1>과 같이 포괄적으로 ‘민영화가 비보건의료 분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를 주요 연구질문으로 설정하고, 연구 과정을 통해 점차 범위를 

좁혀가도록 했다. 

(2) 2 단계: 문헌 검색 

<분석 1>과 동일하게 ‘Web of Science’, ‘Pubmed’, ‘Scopus’를 영문 검색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였다. 다만 비보건의료 분야의 경우는 사전 검색과 내부 논의를 거쳐 국내 민영화 

사례를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문 검색용 데이터베이스와 한글 검색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보건의료 분야의 검색어는 ‘Privatiz*’와 ‘Privatis*’, 그리고 물, 교통, 복지, 

교육 등 주요 부문을 지칭하는 영단어를 불리언 연산자 ‘AND’로 연결하여 

검색하였다(<표 6> 참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 검색일은 2023 년 8 월 13 일이었다. 

 

<표 6> 비보건의료 부문 민영화 영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위한 검색어  

X Y 

Privatiz* 

 

public sector, public goods, public enterprise*, public space*, 

service*, utilit*, broadcasting, media, television, 

telecommunication*, mobile, universit*, education*, school*, 

park*, airport*, bank*, security, social work, pension*, housing, 

highway*, port*, electric*, infra*, energy, transport*, rail, bus, 

subway, welfare, care, correction*, prison*, water 

Priv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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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단계: 문헌 선정 

2 단계에서 설정한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문헌들은 중복 문헌을 제거하였다. 또 <분석 1>과 

달리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이 본격 도입되기 이전 시기인 1980 년대 이후 문헌 역시 

배제하였다. 남은 문헌은 엑셀(Excel)로 추출하였고,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선정/배제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쳐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표 7> 참고).  

 

<표 7> 비보건의료 부문 민영화 연구에 대한 문헌 선정/ 배제 기준 

선정 기준 •비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 효과(긍정, 부정)를 확인한 문헌 

배제 기준 •원문확인이 어려운 문헌 

•연구유형이 비경험적 연구(논평, 성명서, 언론기사, 체계적 

문헌고찰, 주제범위 문헌고찰 등)인 경우 

•비보건의료 민영화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 

•원문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문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며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헌 전문을 

확인 후 적합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미리 정한 배제 기준 외에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다룬 

학술 문헌 1 편을 기타 항목으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100 편의 문헌이 선정되었고, 

선정 과정과 각 단계에서 적용된 선택/배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문헌의 수는 ‘문헌선택 

흐름도(PRISMA flow chart)’에 제시하였다(<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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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 2> 문헌선택 흐름도 

 

(4) 4 단계: 자료 추출 

분석을 위한 자료추출은 <분석 1>과 같이 미리 준비된 정보 추출 양식에 맞추어 연구진 

전원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추출하였다. 다만 <분석 2>에서는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의 

변화를 주요 결과변수로 분석한 학술문헌들(57 편)의 경우 연구 목표와 다소 무관하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보 추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1 차 정보 추출을 완료한 다음, 

연구진 간에 추출 결과를 교차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추출 자료를 

확정하였다.  

(5) 5 단계: 결과 정리와 해석 

4 단계에서 추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다음, 연구진 전원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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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결과 

(1)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 

비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학술문헌으로 총 100 편이 최종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57 편의 학술문헌들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변화를 결과변수로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즉, 수익이 얼마나 증대했는지, 적자나 부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과 같이 

재무제표상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이었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일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민영화 이후 해당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는지, 

접근성이 향상되었는지,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는지 등이 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측면에서 민영화의 영향을 살펴 본 나머지 43 편의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표 8> 참고). 

먼저 출판 연도의 경우 1980년대에는 선정된 문헌도 없었고, 1990년대에도 단 1편의 문헌만 

최종문헌에 포함되었다. 그러다 2000 년대에 10 편(23.3%)으로 선정된 문헌 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0 년대에는 25 편(58.1%)으로 전체 선정된 문헌의 절반 이상이 해당 시기에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021~2023년에도 7 편(16.3%)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정책의 

초창기가 아니라 2000 년대 이후부터 많은 문헌이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결과와 유사하다.  

논문의 연구대상 국가를 대륙별로 나눠 살펴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북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8 편(18.6%),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된  남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8 편(18.6%)이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학술문헌도 각각 5 편(11.6%), 7 편(16.3%), 10 편(23.3%) 포함되었다. 이밖에 2 개 이상 

대륙의 국가들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도 5 편(11.6%)이 있었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비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총 6 편(14.0%)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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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으로는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문헌이 34 편(79.1%)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질적 연구는 7 편(16.3%), 혼합 연구는 

2 편(4.7%)에 불과하였다. 또한, 연구의 독립성, 신뢰성을 가늠하기 위해 연구 재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명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문헌이 25 편 (58.1%)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를 포함한 (준)공공 기관의 후원을 받은 연구는 6 편(14.0%), 비영리 민간 단체의 후원을 

받은 연구는 4 편(9.3%)이었다. 반면 보건의료와 마찬가지로 영리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고 표기한 문헌은 없었다.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힌 

문헌도 6 편(14.0%) 존재하였다.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 연구를 수행한 문헌들에 나타난 

민영화의 결과는 긍정 4편, 부정 1 편이었고,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결과를 보고한 문헌이 

1 편이었다.   

다음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된 부문을 범주로 나눠 확인한 결과, 물(상하수도) 부문의 민영화를 

다룬 문헌이 14 편(3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돌봄과 복지 분야의 민영화를 

분석한 연구가 6편(14.0%), 그리고 교육 민영화를 연구한 문헌들이 5편(11.6%) 포함되었다. 

철도, 공항, 항구 민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도소 민영화를 대상으로 연구도 각각 

4 편(9.3%)씩 최종문헌에 선정되었다. 이밖에 전기, 에너지, 통신 분야의 민영화를 다룬 

연구(5 편, 11.6%)와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분석한 연구(2 편. 4.7%)도 포함되었다. 우편 

서비스 등 기타 사회서비스를 분석한 문헌도 3 편(7.0%)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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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 2> 연구 문헌의 일반적 특성 (N=43) 

변수 범주 N (%) 

문헌 출판연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2021~ 

0 (0.0) 

1 (2.3) 

10 (23.3) 

25 (58.1) 

7 (16.3) 

연구대상 국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2 개 이상 대륙 

8 (18.6) 

8 (18.6) 

5 (11.6) 

7 (16.3) 

10 (23.3) 

5 (11.6) 

연구 방법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34 (79.1) 

7 (16.3) 

2 (4.7) 

연구 재원 (준)공공 기관 

비영리 민간 단체 

공공기관 + 비영리 민간 단체 

영리 기관 

지원 없음 

정보 없음 

6 (14.0) 

4 (9.3) 

2 (4.7) 

0 (0.0) 

6 (14.0) 

25 (58.1) 

민영화 부문 물(상하수도) 

돌봄, 복지 

철도, 공항, 항구 

교육 

교도소 

주택 

전기, 에너지, 통신 

기타 사회서비스 

14 (32.6) 

6 (14.0) 

4 (9.3) 

5 (11.6) 

4 (9.3) 

2 (4.7) 

5 (11.6) 

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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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범위 특성 

① 물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최종 선정문헌 가운데 물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총 14 편(<표 9> 

참고)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뤄진 분야로 볼 수 있다. 물 부문의 

민영화는 크게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부문과 사용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인 하수도 

부문의 민영화로 구성된다. 

분석 대상이 된 국가 가운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위치한 주로 중저소득 국가가 

많았다. 유럽에 위치한 여러 고소득 국가들도 물 부문에서 민영화가 이뤄진 상태이지만,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종 선정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특성에 대한 여러 가설적 설명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물 민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연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낮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프랑스처럼 1980 년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열풍이 불기 오래 전부터 

이미 민영화된 물 공급 체계를 갖췄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사기업이 운영하더라도 비교적 

철저한 공적 규제와 관리, 감독을 통해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정된 문헌들 가운데 물 민영화가 위생 관련 질환의 감소와 그에 따른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B2, B4, B8, B10, B14]). 보건학적으로 5 세 미만 

아동에서 설사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물 부문의 민영화가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수인성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민영화 이전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국가 대부분은 민영화되기 이전에 물 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가 미흡하여 접근성이나 수질 등 

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이 열악한 상태였다. 즉, 공식적으로 소유권, 운영권을 사기업에 

이전하기 전부터 물 부문은 Savas의 유형론 가운데 ‘대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민영화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민영화된 이후 물에 대한 접근성과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B3, 

B4. B6, B7, B11])와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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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B3])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국가가 직접 공급할 때 낮은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민영화 직후 조사결과에서는 개선된 

결과로 나올 확률이 큰 것이다.  

반면 물 부분의 민영화는 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B3, B4])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B6, 

B9, B12]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998 년 시행된 상수도 민영화가 도시 빈곤층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Zaki 등의 연구([B3])에서는 비공식 정착촌 주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수도 요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말레이시아의 물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Lee 의 연구([B6])에서도 상위 30%에서는 지출이 감소한 반면 하위 

20%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저소득 가구에서 물에 대한 지불가능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물이 민영화되면서 도시 지역과 수력발전소 운영에 많은 양의 물이 

투입되면서 정작 수원에 가까운 농촌 지역에서의 물 공급은 제약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9, B12]). 이처럼 물 민영화는 사회경제적,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카메룬 두알라 시의 경우처럼 오히려 민영화 이후 

접근성마저 감소하는 역효과를 낳은 사례도 있었다([B5]). 또한, 물 공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동기 수준을 약화하는 결과를 나타냈다([B1]).  

 

<표 9> 물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B1 Struwig & 

van Scheers 

(2004) 

남아프리

카 

공화국 

민영화 

(1998~2003 년)가 

물 공급 기관의 일선 

서비스 직원에게 

미친 영향 조사 

질적 연구 •일선 서비스 직원에 대한 교육, 커뮤니케이션, 

고객 중심 문화 측면의 개선이 보고됨 

•성과, 보상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저하 등 직원들의 동기 

수준은 약화됨 

B2 Galiani, et 

al (2005) 

아르헨티

나 

물 서비스 민영화 

(1990~1999 년)가 

아동 사망률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물 서비스를 민영화한 지역에서 아동 사망률 

8% 감소함 

•감염성 질환과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8.2%, 주산기 사망 11.5% 각각 감소함 

•빈곤 수준이 높은 지자체에서 아동 사망률 

26.5%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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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B3 Zaki, et al 

(2009) 

태국 상수도 민영화 

(1998 년 시행)가 

도시 빈곤층에서 

미친 영향 분석 

혼합 연구 

 

•비공식 정착촌 주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크게 개선됨 

•수질(음용성, 선명성, 탁도 등) 개선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소득 빈곤층의 신뢰성 정도가 

향상됨 

•수도 요금이 증가함 

B4 Barrera-

Osorio, et al 

(2009) 

콜롬비아 물 민영화(1997, 

2003 년)가 물의 

접근성, 수질, 가격,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지역에서 수질이 개선됨  

•소득 하위 20%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 빈도 

증가함 

•민영화된 지역에서 아동 설사 발생률, 키 대비 

체중 표준 편차값이 낮게 나타남 

B5 Oumar & 

Tewari 

(2010) 

카메룬 

 

두알라 시의 가구에 

대한 물 공급 민영화 

(2006 년~)가 물 

접근성, 적절성, 질, 

인식 등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물 접근성이 8% 감소하고 70% 이상의 가구가 

2 주 이상 불규칙한 물 공급에 노출되고 있고, 

수도요금도 인상됨  

•56% 가구에서 국영 수도 공급보다 사기업 

수도공급을 더 선호함 

B6 Lee (2011) 말레이시

아 

민영화가 물에 대한 

접근성과 

지불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모든 소득 백분위에 걸쳐 물 공급 접근성이 

향상되었음 

•상위 30%에서는 지출 감소했고, 하위 

20%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가구에서 물에 대한 지불가능성이 

악화되었음 

B7 Hailu, et al 

(2012) 

볼리비아 물 공급 민영화 

(1997 년~)가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물 접근성 등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 저소득 가구의 물 접근성과 공급의 형평성이 

개선됨 

•지불가능성은 개선과 악화의 결과가 혼합됨 

B8 Kosec, et al 

(2014) 

아프리카 

39 개국 

물의 민간 부문 참여 

(1986~2010 년)가 

도시 거주 어린이의 

설사 유병률에 미친 

영향 확인 

양적 연구 •5 세 미만 어린이의 설사 발생률 2.6% (평균 

발생률의 16%) 감소함  

•0~2 세 아동에서, 상대적 가난한 가구 

아동에서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7~17 세 청소년의 학교출석률 7.8%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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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B9 Prieto, et al 

(2015) 

칠레 물 민영화정책이 

안데스 사막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미친 영향 확인 

질적 연구 •구리 광산 산업과 도시 성장을 위한 물공급이 

우선되면서 원주민 공동체의 물관리 관행과 

소유권이 박탈됨 

•원주민들의 농업과 목축업을 위한 관개습지가 

고갈됨 

B10 Saiani & de 

Azevedo 

(2018) 

브라질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건강 

효과 분석 

양적 연구 •지역 민간공급(완전민영화)의 경우 공공 

공급과 비교해 위생관련 질환 이환율이 

감소했음  

•주정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의 민간공급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지 않았음  

B11 Cesar 

(2019) 

중간소득 

국가 

62 개국 

물 민영화 

(1990~2015 년)가 

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물 민영화가 물 접근성(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국가 인구의 비율로 측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B12 Correa-

Parra, et al 

(2020) 

칠레 민영화된 물 시장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도시 지역의 물 공급과 수력 발전 이용을 위해 

산간 지역의 물을 불평등하게 추출함 

•인구 수가 많고 농업 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중부 지역에서 물 이용의 불평등이 가장 크게 

나타남  

•등록된 민간 사업자 1%가 총 물 공급량의 

79%를 소유함 

B13 Ao (2021) 아르헨티

나 

도시 물 서비스의 

민영화가 

교육기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유아기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육기간이 약 0.5 년 단축됨  

•남성에서 교육기간 단축이 더 크게 나타남 

•장기적인 인적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B14 Deutschman

n, et al 

(2023) 

세네갈 다카르의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건강(설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해당 지역에서 5 세 미만 어린이의 

설사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함 

•호흡기 질환에서는 유의미한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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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돌봄·복지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돌봄과 복지 부문에서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학술문헌은 총 6 편이었고, 노인 돌봄을 

대상으로 한 연구(4 편)와 아동 복지와 관련된 연구(2 편)가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2 편), 미국(2 편), 캐나다, 일본으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고소득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각 국가마다 해당 분야의 돌봄·복지 정책의 민영화가 이뤄진 내용과 방식이 

상이한 가운데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도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참고). 스웨덴에서는 1990 년대 경기침체 

결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특히 노인돌봄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외주화 비율이 

1990년 1%에서 2010 년 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C1]), 외주화된 시설일수록 1 인당 종사자 

수가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돌봄 계획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과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화가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진이 고찰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영리 민간 시설은 고강도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층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들을 

위주로 입소하여 운영한 것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2009 년 

시기 동안 요양시설의 민영화가 입소자의 사망률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였는지 

분석하였다([C4]). 연령 효과나 지자체의 효과, 시간고정효과 등을 보정한 가운데 전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사망률을 1.6%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약 4 주 수명 증가 효과). 연구진은 1 인당 비용이 늘지 않은 가운데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민영화가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비용절감을 유인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 결과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 역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먼저, 사망률 감소 외에 다른 (특히 비계량적) 측면에서 질적 수준의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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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아울러 연구진이 언급했듯이, 경쟁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해당 사회의 고유한 맥락도 고려할 필요도 있는데, 스웨덴은 

서비스 구매자가 계약자를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구매자가 비공식적인 평판의 위협(“미래의 그림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기전이 작동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소수 영리 기업의 독점화가 

진행된다면 경쟁 효과가 상실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Steen 과 Duran 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위탁 보호 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이 아동의 

다중 배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C2]). 플로리다 주의 위탁 보호 서비스의 민영화는 

1996 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1998 년 주 의회의 결정을 통해 전면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까지 민간 부문은 공공 위탁 보호 시스템에 대한 보완적 지원 역할을 

했으나, 2000 년대 민영화가 확대되면서 민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민영화가 위탁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탁보호 기간 배치 횟수의 

변동에 주목하였다. 위탁 보호의 배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해당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급적 배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연구 결과, 민영화 

이후 위탁 보호 기간 3 번 미만의 배치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화가 위탁 보호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험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한 문헌도 존재하였다([C5]). Huggins-Hoyt 등은 

미국에서 아동 위탁보호시스템의 민영화가 해당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인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영화된 지역일수록 위탁보호 기간과 영속성 

측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즉 불안정 배치 

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민영화된 주의 서비스 대상 인구가 적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즉, 비민영화된 지역에 비해 위탁보호아동의 수가 더 적은 덕분에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민간 

아동복지기관이 지닌 역량이 더 우수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제시한다.  



49 

 

일본에서는 지난 2000 년에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년에는 개호 시장을 민간 영리 기업에 개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호 

서비스의 민영화가 해당 업무 종사자의 고용 조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C3]), 

민영화에 따른 개호 업무 개편 이후 청소, 요리 등의 노동 강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문 내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민영화 이후 전반적으로 정규직 고용 기회가 

줄어들면서 불안정 고용 형태로의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본의 개호 시장의 

민영화는 고용 여건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olinari 와 Pratt 은 캐나다를 배경으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민영화가 해당 종사자의 

근무 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C6]). 이를 위해 연구진은 밴쿠버 소재의 영리, 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직원과 가족, 경영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은 캐나다 보건법(1984)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로, 

캐나다 역사상 가장 전면적인 민영화 분야로 묘사되곤 한다. 연구 결과, 영리시설이나 

비영리시설 모두 노동자들은 복잡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돌봄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 지위에 따른 돌봄 격차를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영리기관 역시 장기요양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지만, 

이윤과 효율성이 아닌 협력과 관계적 돌봄, 형평성 등의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표 10> 돌봄·복지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C1 Stolt, et al 

(2011) 

스웨덴 민영화 도입 이후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변화 확인  

양적 연구 •민간시설일수록 1 인당 종사자 

수가 적었음 

•민간시설일수록 자신의 돌봄 

계획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음 

•민간시설일수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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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C2 Steen & 

Duran 

(2013) 

미국 민영화가 플로리다주의 

위탁 보호 아동의 다중 

배치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 이후 위탁 보호를 받는 

동안 3 번 미만의 배치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감소함  

 

C3 Broadbent 

(2014) 

일본 개호 서비스의 민영화가 

고용 조건에 미친 영향 

확인 

질적 연구 

 

•개호 업무 개편 이후 청소, 요리 등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함  

•정규직 고용 기회가 제한되고 

불안정 고용 형태로의 전환이 늘어남 

C4 Bergman, et 

al (2016) 

스웨덴 민영화가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사망률)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민간 공급 도입) 이후 

요양원 입소자 사망률 1.6% 감소됨 

(약 4 주 수명증가 효과) 

C5 Huggins-

Hoyt, et al 

(2019) 

미국 아동 위탁보호 서비스의 

민영화가 인종차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에 대한 위탁 보호 

서비스의 결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C6 Molinari & 

Pratt (2023) 

캐나다 

 

민영화가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자의 돌봄에 미친 

영향 분석 

질적 연구 •영리시설, 비영리시설 모두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은 돌봄 격차를 

보상하기 위해 복잡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돌봄만 제공함 

 

③ 철도, 공항, 항구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최종 선정된 문헌 가운데 철도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1 편이었다(<표 

11> 참고). Evans는 일본 국철(JNR)이 민영화(1987 년)된 이후 열차사고 발생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D1]). 분석 결과, 1987년부터 2006 년까지 민영화된 철도에서 

열차 사고 건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철도 시스템의 민영화가 

열차 운행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맺는다. 이 연구는 OECD 

공동교통연구센터(Joint Transport Research Center)와 국제 교통 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영리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일본 국철의 민영화가 열차 사고 발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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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와 같이1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운영될 철도 시설의 보수, 정비에 소홀해질 위험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철도 민영화가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는 그러한 연구가 존재함에도 이 연구의 문헌 선별 기준에 따라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항 부문의 민영화를 다룬 연구는 총 2 편이었다. 1990~2007 년 동안 유럽 17 개국의 61 개 

공항의 민영화가 항공요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D2]). 흔히 공항의 

민영화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항공요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분석 결과, 공항이 

민영화되더라도 단일 규제가 적용되고 사후적으로 가격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항공요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민영화된 공항은 항공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규제가 이러한 기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 공항의 민영화가 항공요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Igor 등의 연구는 이러한 규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D3]). 연구진은 2011 년에 민영화된 브라질 

상곤살루 두 아마란테의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2010~2018 년 기간 동안 민영화가 항공요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화된 공항이 종점에 하나 이상 있는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공영 공항이 두 개 있는 노선에 비해 약 3~3.5%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규제 장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항의 민영화는 항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Jayasundara 등은 호주 브리즈번 항만공사의 민영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량 분석과 면담 조사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D4]). 연구 결과, 민영화 이후 재무 

성과가 개선되었지만, 총 고용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근무 조건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는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시사인, “영국 철도 민영화, 왜 실패했을까”, 2011 년 4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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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철도, 공항, 항구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D1 Evans 

(2010) 

일본 일본 국철의 민영화가 

열차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1987 년부터 2006 년까지 

민영화된 철도에서 전체 열차 사고가 

더 적었음  

D2 Bilotkach, 

et al (2012) 

유럽 17 개국 유럽 61 개 공항의 민영화 

정책이 항공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단일 규제의 적용과 공항의 

민영화, 사후적 가격 규제가 적용될 

때 항공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D3 Igor et al 

(2021) 

브라질 공항의 민영화가 

항공료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종점에 하나 이상 민영화된 공항이 

있는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공공 

공항으로 된 노선에 비해 약 3~3.5%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D4 Jayasundara

, et al 

(2020) 

호주 브리즈번 항의 민영화가 

근무 여건에 미친 영향 

분석 

혼합 연구 •총 고용인원이 감소함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면서 근무 

조건이 변화하여 여성 고용 기회가 

늘어남 

 

④ 교육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교육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총 5 편이었는데, 5 편 모두 교육 민영화가 

끼친 부정적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이었다(<표 12> 참고).  칠레는 1980 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바우처 모델과 같은 교육 민영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Torche 은 1981~2001년 기간 동안 

이러한 교육 부문의 민영화가 교육의 계층화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다([E1]). 연구 결과, 칠레의 중등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부문의 민영화는 교육 성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중재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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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에서도 1990 년대 도시지역에서 특히 학교 교육의 민영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민영화가 유급노동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E2), 초·중등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학교를 더 오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학교 학생일수록 도시의 부유한 사회경제적 계층 출신 비율이 높았는데,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과 일자리 질과 고용안정성 모두 사립학교 출신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 년부터 사립학교에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생수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민영화 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 시행 후 2009~2015년 기간 동안 학교 지출과 교육과정 등의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 학술 문헌 1 편이 존재하였다([E3]). 분석 결과, 

민영화된 사립학교(자사고)에서 학생당 지출과 교육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사회 과목 교육시간을 국어와 수학 과목으로 

전용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이러한 교육 민영화가 대학입시를 

위한 학부모들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평등과 시민권이라는 교육의 민주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한다. 

한편 케냐와 네팔은 세계화와 신식민주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유사한 

교육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양국에 영리목적의 

사립학교 확산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접근권이 제한되며 교육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Kambutu 등은 이러한 교육 민영화가 교육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조사 방식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E4]). 연구 결과, 사립학교일수록 

고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다. 반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의 교육 접근성은 제한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교육 불평등이 기존의 사회 분열과 

불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지난 고이즈미 정부에서 공공기관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진행되는 가운데 2004 년에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Kikuchi 는 이러한 국립대학의 부분 민영화가 연구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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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E5]). 분석 결과, 부분 민영화 이후 국립대학의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학 연구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교육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E1 Torche 

(2005) 

칠레 교육부문 민영화가 교육 

계층화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중등교육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함 

E2 Calvès, et al 

(2013) 

부르키나파

소 

학교 민영화가 

유급노동으로의 전환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초·중등 사립학교 학생이 공립학교 

학생보다 학교를 더 오래 다님 

•사립학교 학생일수록 도시의 

부유한 사회경제적 계층 출신 비율이 

높음 

•사립학교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일자리 질과 

고용안정성이 높음 

E3 Kim (2018) 한국 사립학교 민영화 정책이 

지출, 교육과정 등의 

관행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화된 사립학교(자사고)의 

학생당 지출, 교육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 

•교육과정에서 사회 과목 

교육시간을 국어와 수학 과목으로 

전용함  

E4 Kambutu, et 

al (2020) 

네팔, 케냐 유아교육의 민영화가 

교육불평등에 미친 영향 

분석 

질적 연구 •사립학교일수록 고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함  

E5 Kikuchi 

(2023) 

일본 국립대학의 부분 

민영화가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부분 민영화 이후 국립대학의 

연구성과가 질적, 양적으로 저하됨 

•의학 연구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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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도소, 주택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최종 선정된 문헌 가운데 교도소(교정기관)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4 편과 

공공주택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2 편이 확인되었다(<표 13> 참고). 교도소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미국 2 편, 영국 1 편, 캐나다 1 편이었는데, 미국을 대상으로 한 

두 연구에서는 모두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교도소 수감자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교정서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교도소 민영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 1995 년을 

분석 시점으로 하여 민영 교도소와 주립 또는 연방 교도소 간의 교정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 결과([F1]), 민영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수감자 간 폭행 발생 사건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 교도소가 더 규모가 작고 혼잡도가 낮았으며, 

수감자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교도소의 민영화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F3]). 2008 년을 분석 시기로 한 Hawks 등의 연구에 따르면, 민영 교도소 수감자의 

5 년 사망률이 공립 교도소 수감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민영화된 

교도소일수록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낮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가 의외임을 언급하며, 민영 교도소의 경우 재소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수감자들의 비중이 더 높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영국의 교도소 민영화가 교정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국의 결과와 

유사하면서 차이가 존재하였다([F2]). 민영 교도소에서 과밀 수용도가 낮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미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는 민영 

교도소에서 약물 오남용률과 심각한 폭행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에서 연방 교도소의 종교서비스의 민영화가 소수 종교 수감자의 영적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질적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F4]). 연구 결과, 민영화는 

교도소 내 소수 종교 수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적 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관료화 수준 

증가와, 목회자를 위한 자원 감소, 그리고 그들 자신과 동료 소수 종교 목회자들 사이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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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와 좌절 수준을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 연구는 연방 교도소 목회 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관련 영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줄임으로써 소수 종교 

수감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주택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국 1 편, 중국 1 편이었다. Bowie 는 

1998년, 미국 마이애미 주 정부(Housing Agency)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거주자 503 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커뮤니티에 대한 민영화된 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F5]). 연구 

결과, 공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수록 사회서비스의 이용가능성(availabilty)이 더 높았던 

반면에, 사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의 경우에서는 이용(use)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의 관리자는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가용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정부는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부문 주택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과 같이 시장지향적 주택시장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8 년부터 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제였다. 이러한 주택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난한 가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베이징의 공공주택 민영화가 주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F6]). 연구 결과, 민영화 이후 중간소득, 저소득 가구에서 주택 구입 

능력은 소득보다 주택 자산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중국의 주택 

개혁이 시장 중심의 주택 시스템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거불평등과 사회경제적 계층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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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도소, 주택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F1 Lukemeyer 

& 

McCorkle 

(2006) 

미국 교도소 민영화가 

교정서비스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폭행과 수감자 간 폭행 발생 사건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민영 교도소가 더 규모가 작고 

혼잡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남 

•민영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남 

F2 Alonso & 

Andrews 

(2016) 

영국 교도소 민영화가 

교정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 교도소에서 과밀 수용도가 

낮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민영 교도소와 공립 교도소 간 

수감자 탈옥 수준은 유사함 

•민영 교도소에서 약물 오남용률과 

심각한 폭행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남 

F3 Hawks, et 

al (2020) 

미국 교도소 민영화가 

장기사망률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영 교도소 수감자의 5 년 

사망률이 공립 교도소 수감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F4 Abdulkadir 

& Long 

(2021) 

캐나다 연방 교도소의 

종교서비스의 민영화가 

소수 종교 수감자의 영적 

서비스의 접근성 제한에 

미친 영향 확인 

질적 연구 •민영화의 결과는 교도소 내 소수 

종교 수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적 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관료화 

수준 증가, 목회자를 위한 자원 감소, 

그들 자신과 동료 소수 종교 

목회자들 사이의 정서적 피로와 좌절 

수준의 증가로 나타남 

F5 Bowie 

(2004) 

미국 공공주택 커뮤니티에 

대한 민영화된 관리가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공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수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availabilty)이 높고, 

사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서는 더 

높은 이용(use) 수준을 보임 

F6 Yang & 

Wang 

(2011) 

중국 공공주택 민영화가 주택 

구입 능력에 미치는 영향 

확인 

양적 연구 •민영화 이후 중간소득, 저소득 

가구에서 주택 구입 능력은 소득보다 

주택 자산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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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기, 에너지, 통신 부문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전기 부문의 민영화와 관련해 선정된 문헌은 총 3편이었다(<표 14> 참고). 먼저 이탈리아에서 

전력 부문의 민영화가 서비스 품질(공급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Fumagalli 등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1]). 이탈리아 전력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였으나 1998 년 이후 부분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1999 년 도매 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연구진은 1998~2004 년 기간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관리비가 절감되고, 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영 전력회사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는 민영화되더라도 공적 감시와 통제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arahan 과 Toptas 는 2009~2013 년 동안 튀르키예의 배전 민영화가 소비자 

전기요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G2]). 튀르키예에서 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2009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점차 지역을 넓혀가며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배전 시장의 민영화 이후 4 년 동안 전력 소매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도매가와 최종 사용자 

비용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 이후 90 개 국가에서 진행된 전기 부문의 민영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G3]). 연구 결과, 민영화 이후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득불평등의 증가와의 상관성도 보였지만, 연구진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민영화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경기 순환, 제도의 질, 국가의 발전 

상태에 따라 달랐으며, 경제성장 기간과 강력한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유럽 5 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에너지발전소의 

민영화(소유권 이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학술 문헌이 존재하였다([G4]).  연구 

결과,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민영발전소가 공영발전소일 때보다 이산화황 배출량이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여러 가설적 설명을 제시하는데,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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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가 심각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규제 당국을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민영화된 발전소일수록 환경 보호 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즉, 환경 보호 성과가 좋으면 향후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설비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국영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규제 

압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으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였던 해당 국가들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서 이뤄지는 통신회사의 민영화가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G5])에서는, 민영화 이후 더 기업가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쟁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14> 전기, 에너지, 통신 부문의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G1 Fumagalli, 

et al(2007) 

이탈리아  전력 부문의 민영화가 

서비스 품질(공급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관리비가 절감되고, 더 좋은 

품질(공급의 연속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영 

전력회사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G2 Karahan & 

Toptas 

(2013) 

튀르키예 배전 민영화가 소비자 

전기요금에 미친 영향 

조사 

양적 연구 •배전 시장의 민영화 이후 4 년 동안 

전력 소매가는 하락하지 않았음 

•도매가, 최종 사용자 비용부담이 

증가했음 

G3 Blagrave & 

Furceri 

(2021) 

전세계 90 개 

국가 

1974 년 이후 90 개 

국가의 전기 부문의 

민영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양적 연구 

 

•전력 부문 민영화 이후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증가함 

•소득 불평등 증가와의 상관성이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작았음 

•경기 순환, 제도의 질, 국가의 발전 

상태에 따라 달라졌으며,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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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기간과 강력한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G4 Meyer & 

Pac (2013) 

동유럽 

5 개국 

에너지 발전소 민영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적 연구 

 

•민간으로 소유권 전환한 37 개 

발전소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약 

55% 감소함 

G5 Zarei, et al 

(2017) 

이란 통신회사의 민영화가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 조사 

양적 연구 •민영화 이후 더 기업가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쟁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함 

 

⑦ 기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 

기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문헌은 총 3 편이었다(<표 15> 참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난 1980 년대 본격적인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서비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이 사회복지사 등 관연 업무 종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연구 결과([H1])에 따르면, 종사자에게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되며 업무 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 복지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 OECD 21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80~2007년 시기 동안 우정 서비스의 민영화가 

서비스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H2]). 연구 결과, 

우체국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체국의 밀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가 덜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접근성 제한의 문제가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Nikolic 는 세르비아에서 1985~2008년 시기 동안 공공 부문의 민영화가 공공-민간 부문의 

임금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H3]). 세르비아에서는 2001 년 투자자 중심의 

민영화법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민영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민간 부문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 공중 보건, 공공 서비스 분야의 임금 개혁을 도입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 



61 

 

부문의 상대적 임금은 늘어났지만, 공공 부문 내부의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영화의 결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가운데 고소득자의 임금이 늘어난 반면 임금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이다.  

 

<표 15> 기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의 영향을 분석한 문헌들의 주요 연구결과 

문헌번호 저자, 연도 국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H1 Motenko, et 

al(1995) 

미국  민영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예산삭감이 

종사자에 미친 영향 확인 

질적 연구 •사회복지사에게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많은 서류작업이 요구되며 업무 

환경이 악화됨  

H2 Schuster 

(2013) 

OECD 

21 개 국가 

우정 서비스의 민영화가 

서비스 질과 접근성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우체국 밀도가 낮아지며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H3 Nikolic 

(2014) 

세르비아 공공 부문의 민영화가 

공공-민간 부문 임금 

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양적 연구 

 

•공공 부문의 상대적 임금 늘어남 

•공공 부문 내의 임금 격차가 커짐 

 

 

(3) 소결 

비보건의료 민영화의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분야별로 나눠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물 부문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 연구들이 많았다. 수질 개선과 수인성 질환 

감소로 인해 아동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그러한 예이다. 다만 관련 연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이 주로 중저소득 국가였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효과 측면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국가의 무능과 책무 방기 측면에도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물 민영화는 일부 국가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수도 요금 인상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접근성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돌봄과 복지 부문의 민영화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혼재된 

양상이었다. 스웨덴의 민간 양로시설에서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결과와 미국에서 민영화된 

아동위탁보호서비스가 더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은 언뜻 민영화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62 

 

경험적 사례로 보이지만, 본문에 기술한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과 제도의 맥락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민영화된 철도에서 사고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브라질 사례처럼 공항의 민영화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을 분석한 연구결과처럼 적절한 규제가 동반될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교육 부문의 민영화는 포함된 문헌 모두에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 심화, 대학의 연구성과 저하 

등과 같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도소의 민영화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다. 미국의 민영 교도소 수감자에서 더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이며, 따라서 연구진의 설명처럼 수감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체계적 편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 베이징시의 사례처럼 공공주택의 민영화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기 부문의 민영화는 이탈리아 사례와 같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도 한 

반면 튀르키예 경우처럼 소비자 요금 부담을 더 증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전세계 90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각 국가의 경제력과 제도의 발전 수준에 따라 

전력 민영화의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유럽 5 개국에서 에너지 발전소의 민영화가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 역시 

국가의 맥락적 특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정 서비스의 민영화는 우체국 밀도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은 우편서비스에 대한 농촌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부문을 막론하고 대체로 민영화가 해당 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것은 

대부분 연구에서 공통된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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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찰 

이 연구에서는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비보건의료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석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질문과 

선정기준에 부합한 학술문헌은 총 100 편이었다. 이 가운데 57 편의 학술문헌들은 주로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변화를 결과변수로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이와 같이 기업 이윤 증대의 관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43 편의 학술문헌에서 보고하고 있는 민영화의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보건의료 분석과 달리 국문 검색용 데이터베이스와 한글 검색어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43 편의 문헌 가운데 국내 교육 민영화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1 편 포함되었다. 

그런데 보건의료 분야와 달리 43 편의 학술 문헌들 가운데 긍정적 결과를 확인한 

연구(17 편)는 부정적 결과를 보인 연구(17 편)와 논문 편수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분석한 학술문헌들 역시 연구마다 사용하는 민영화의 정의, 대상, 

분석방법, 그리고 국가와 시기, 제도 등의 특성과 맥락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각 부문별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주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조건의 변화는 

간접적, 우회적 경로를 통해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물 부문의 민영화는 민영화가 추진되는 국가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물 민영화는 기존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 중저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등 

고소득 국가에도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문에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이 연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탈락했을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민영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중저소득 국가 사례들만 중점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민영화 연구 

패러다임에 내재된 이념적 편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유리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더 많이 수행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일반적 예상에서 벗어나 민영화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학술 문헌들을 통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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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일본 국철의 민영화 이후 열차 사고 발생이 국영 철도에 더 적었다는 

연구([D1])와 미국 민영 교도소에서 5 년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F3])가 

그러한 예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 이뤄진 민영화 사건을 대상으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자료원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진이 

인정하듯이, 해당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에 반대되는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을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허술하다는 데 있다. 이는 자칫 

민영화할수록 효율성과 안전성이 모두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비과학적 신화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데 학계가 동원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문헌 가운데 경제적 효율성에 주목한 문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했지만, 나머지 문헌들에서도 비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민영화의 주요 결과 변수로 

분석한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애초 연구에서 목표했던 것처럼, 불평등과 삶의 질, 정의, 

인권의 측면에서 민영화가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경험적 

연구를 문헌 선정 기준으로 채택한 데에서 기인한 한계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민영화 문제에 

대한 연구의 체계적 편향성에 따른 한계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돌봄, 복지, 

교통, 교육, 주택, 에너지 등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영역들로 다양한 경로와 

가제를 통해 건강불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건강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와 같은 비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또는 

공공성 약화가 집단적 건강 수준과 삶의 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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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민영화 반대의 학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각 분야별로 

이와 유사한 문헌 고찰 연구가 수행된 바 있지만, 이처럼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는 크게 보건의료와 비보건의료 분야로 구분하여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민영화의 부정적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비보건의료의 경우는,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까지 포함한다면 민영화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학술문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긍정과 부정의 문헌 수 비교만으로 민영화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애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연구를 통해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다. 

연구 재원의 출처 차원에서 경제계와 학계 간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세계에 지배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연구 패러다임과 지식 생산 

체제로부터 기인한 결과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분야별로 단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된 민영화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로 볼 수 있다. 자료원 부재 등으로 인해 

애초에 연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테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연구에서 고찰한 문헌들에 국한하여 민영화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구들에 대해서 민영화의 정의, 대상, 자료원, 변수, 연구방법 등 구체적 

연구 설계의 측면을 포함하여 연구 대상이 된 국가와 사회, 시기 등의 맥락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인권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민영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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